
환경투자 지원제도 개선 시급
상의 분석, 활용률 1 0 . 5 %이하 … 지원대상 대폭 확대해야

국내기업들은 환경투자시 자금 및 기술면에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이 실효를 거

두지 못하고 있다.

상공회의소가 최근 발간한「산업환경

분야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방향」보고

서에 따르면 전국 1 1 2 0개 기업을 대

상으로 환경관련 현행 지원제도의 이

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9 4 ~ 9 5년 이들

제도의 혜택을 받았다는 기업은 금융

지원제도가 6.4%, 세제지원제도1 0 . 5 % ,

기술지원제도 5 . 2 %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2년간 환경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 3 1 . 1 %를 제외하더라도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

현행제도의 지원범위가 제한돼 있고 홍보 부족, 복잡한 절차 등의 문제점 때문으로 조사됐다.

현재 정부가 환경개선지원자금, 재활용산업육성자금등의 금융지원과 공해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조

세감면 등 세제상 지원을 하고 있으나, 조사결과 홍보부족으로 제도의 존재여부 조차 모르는 기업이

2 0 %에 달했다.

기업들의 최대애로점인 자금문제와 관련, 현행 금융지원제는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이나 재활용기업

등으로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공해방지시설은 시설담보로 인장되지 않아 기업에서 추가담보를 제

공해야 하는등 융자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.

또 세제지원제도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만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시설 가동시운영비가

많이 소요되는 현실을 감안, 운영비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는등 지원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

적이 많았다.

<화학저널 1 9 9 6 / 3 / 1 1 >

해당되지않음 제도를알지못함 복잡한절차 기타 합계구 분

금융지원제도
세제지원제도
기술지원제도

4 8 . 8
5 1 . 2
6 5 . 8

1 7 . 8
2 5 . 4
1 4 . 5

1 3 . 0
1 0 . 9
9 . 8

2 0 . 4
1 2 . 5
9 . 9

1 0 0 . 0
1 0 0 . 0
1 0 0 . 0

환경투자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않은이유
(단위 : %)




